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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행 제도에

서 득표-의석 간 비례성을 강화하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석확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여론은 의원정수 확대에 매우 부정적이며, 여당 지도부도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한국의 정당체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례성을 

높이더라도 구심적인 경쟁을 유도할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한 실효성있는 

방안으로 단층 복합선거구제를 제안하였다. 이 제도를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한 

결과, 다른 제도에 비해 비례성이 개선될 뿐 아니라, 원내정당의 수도 일정한 수준에서 제어되

는 결과를 산출하였다. 

주제어 비례성 지역대표성 선거구 크기 선거구 계층 모의실험

* 이 글은 저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소속기관과 무관함을 밝힌다. 이 글의 초고는 2023년 

5월 26일 한국선거학회 세미나에서 발표되었다. 당시 세미나 참석자들의 애정어린 조언

은 큰 도움이 되었다. 󰡔현대정치연구󰡕 심사자들의 지적사항은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보탬이 되었다. 깊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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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선거제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의원들이 자신의 재선 가

능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법률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선거제도

를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로 인해 선거제도 개편을 흔히들 “칠면조가 크리

스마스에 대해 투표하는 것”(Turkeys voting for Christmas)에 빗댄다.1) 비례성·

대표성 제고와 같은 규범적인 요청만으로 선거제도를 개편하기는 어렵다. 선거

제도의 획기적인 변화는 정치적·사회적 격변이나 큰 사건을 계기로 촉발되는 것

이 보통이다(Katz 1999).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한해 앞둔 2023년 들어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한창이

다. 선거 때마다 경기규칙인 제도를 바꾸자는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다. 각 당과 의원들 간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라 쉬운 일도 아니

다. 그럼에도 이번 논의과정에서 제도가 바뀔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통상 현행 

제도는 주요 정치행위자 간 권력균형의 산물이어서 현 상태(status quo)를 바꾸

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지금의 ‘준연동형’은 일방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입된 

것이므로 양대 정당의 선호함수의 범위 안에 있지 않다.2) 어떤 방식으로든 제도

변경을 해야 할 유인이 있다. 마침 대통령이 신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대

선거구제 도입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데다가, 150여 명의 여야 의원이 모여 

정치개혁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을 결성하여 여러 방향에서 활발한 논의를 진

행하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도 개편을 적극적으로 의제화한 결과, 지난 

4월에는 19년 만에 전원위원회가 개최되었고, 5월에는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1) Michael Louis 2022, “Turkeys voting for Christmas - Why electoral reform is being 
delayed,” news24, 10 June. 2022. <https://www.news24.com/news24/opinions/columnist
s/guestcolumn/opinion-michael-louis-turkeys-voting-for-christmas-why-electoral-reform-
is-being-delayed-20220610>

2) 이 제도가 처음 사용된 제21대 총선 당시 양당은 ‘위성정당’ 설립을 통해 행태적으로는 

이익의 균형이 맞춰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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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조사까지 실시된 바 있다. 국민여론도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 

동의가 72.5%에 달한다.3) 

변화의 필요성·당위성에 대해서는 합의 수준이 높으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서는 매우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고 있다. 이 글은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개편안

들에 대해 수용가능성과 작동가능성의 견지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론적으

로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결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나 국민여론이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부질없다. 제도는 그것이 작동하는 정치적 맥락에 따라 매우 상이

한 결과를 낼 수 있다. 제도개편은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한 선택지 안에서 정치적 

맥락상 최적의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때 성공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런 견지에 우리는 현재 제출된 안들을 검토하고, 단층 복합선거구제로의 전

환을 제안한다. 현재의 복층 선거구제에서 비례성을 높이려면 비례대표의석을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어렵고, 

지역구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의석을 늘리는 것은 현역 정치인들이 수용하기 어

렵다. 인구변동으로 인한 지역소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구의석을 통해 

지역대표성을 보충하는 것도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현재 복층 

복합선거구제를 단층 복합선거구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이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선거제도가 효과를 발휘하는 정치적 맥락

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한국 선거정치의 특성을 서술한다. 이어서 한국 국회의

원 선거제도의 문제상황을 진단하고, 현재 제출되고 있는 제도 대안들을 비판적

으로 검토한다. 이어서 우리가 제안하는 선거제도의 구성과 작동방식을 설명하

고, 기대효과를 모의실험을 통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글을 요약하고 향후 과제

를 서술한다. 

3)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의뢰 조원씨앤아이 조사 2023. 1. 27~30. 공론조사에서는 마지막 

3차 조사에서 참여자의 84%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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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거제도 도입과 작동의 맥락 

1. 제도 효과와 정치적 맥락

미국정치학회(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는 󰡔선거제도와 민주적 

거버넌스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2013년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선

거제도와 관련하여 정치학자들이 ‘과학자’(scientist)로서 수행한 ‘설계

자’(engineer)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실효성있는 개편안을 제안하려면 해당 국가

의 정치적 맥락(context)을 잘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Htun and Powell 

2013).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여러 법칙적인 이론과 발견들이 있지만, 그것이 수

용되고 작동하는 맥락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페레와 그의 동료들(Ferree et al. 2013, 2014)에 따르면 주로 선진민주주의를 

사례로 연구된 선거제도의 효과는 신생 민주주의에서는 다르게 나타날 경우가 

많다. 이들이 지목하는 극심한 사회분열과 빈곤, 법치의 부재, 만연한 선거부정 

및 폭력 등의 정치적 맥락은 우리 정치와 거리가 멀다. 하지만, 정당과 정당체계

가 사회적 기반(social root)을 갖지 못한 경우에 제도효과는 왜곡된다는 지적은 

한국에도 해당된다(Ferree et al. 2013, 14). 또한 권력구조에 따라서 선거제도의 

효과는 다를 수 있다. 선진민주주의 국가 대부분이 의회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데, 대통령제에서 의회 선거제도의 효과는 대통령의 권력, 선출방식, 선거주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Hicken and Stoll 2011, 2013). 

맥락에 따라 제도의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사례

가 잘 보여준다. 전후 독일에서 소선거구 지역구 투표와 정당명부 투표 결과를 

연동한 ‘인물화된 비례대표제’(personalisiertes Verhältniswahlrecht)를 도입했고, 

지난 70여 년간 비례성과 지역대표성을 모두 충족해 좋은 제도로 평가받아 왔다

(Bowler et al. 2005). 이에 따라 알바니아, 베네수엘라, 레소토 등에서 독일 제도

를 도입했지만, 대정당들이 위장명부(decoy list)로 비례의석을 확보하는 등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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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일이 벌어졌다(강우진 2020; Elklit 2013). 이러

한 현상은 2020년 이른바 ‘준연동형’을 도입한 한국의 제21대 총선에서도 재현

되었다. 양당 간 경쟁 구조가 고착된 상태에서 정당명부 투표를 통한 의석배정으

로 비례성을 높이고 다당제를 산출하려던 입법취지는 무력화되었다. 

제21대 총선에서 양대 정당이 소위 위성정당을 설립하여 연동형의 고리를 끊

은 것은 의석극대화 동기가 작동한 것이지만, 이들 위성정당에 지지를 보낸 것은 

어디까지나 유권자의 선택이었다. 이러한 선거결과는 대정당의 지지기반이 강고

하다는 방증일 수도 있지만,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반대로 양분된 여론이 정당명

부 투표로 나타난 것이기도 하다.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한국의 정당체계는 대통

령에 대한 찬반, 여와 야의 구도로 양극화되어 선거경쟁이 이뤄진다. 이러한 정

당경쟁의 양극화, 양당구도는 1인 선출 단순다수제 중심의 선거제도와 대정당에 

유리한 국회운영방식과 정치자금 제도 등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2. 한국 정당체계와 선거정치의 맥락

한국은 권위주의 시기부터 민주화 이후 현재까지 유효정당이 대략 2.4개로 나

타난다(노기우·이현우 2019).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정의당 계열을 제외하면, 

제3당의 부상은 대부분 양대 정당 내부의 분열이나 유력 대선후보의 부상에 따

른 일시적인 현상이었다. ‘일시적인 다당제’의 ‘일상적인 양당제’로의 반복적인 

회귀는 한국 선거정치의 불확실성·불안정성을 반영한다. 정당체계의 단기적인 

변동은 선거 시점의 정국상황이나 지지분포에 대해 내생성을 갖는다. 즉, 국회의

원선거를 앞두고 패색이 짙은 정당이 분당·합당 등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대통령선거 시점에 양당 밖의 유력후보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당이 부상했다가, 

선거 후에 합당 혹은 해산하는 일이 반복되어 온 것이다.4)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

4) 강원택은 한국을 양당제라고 하지만, 민주화 이후 양당구도였던 적은 드물다고 지적한

다. 사실에 부합하지만, 이러한 다당구도는 사회집단의 정치적 진출이라기보다는 일시적

인 대선 후보 구도를 반영한 것일 뿐이다. 이민영, ｢강원택 서울대 교수 인터뷰 “중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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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정당체계 외부적 선거유동성(extra-system electoral 

volatility)5)으로 나타난다(노기우·이현우 2019; 현재호 2021; Mainwaring et al. 

2017). 너무도 잦은 분당과 합당, 창당과 해산은 정당체계의 미성숙 상태

(inchoate stage)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양당 간 경쟁구도의 안정성을 

방증한다. 손쉬운 정당의 변경은 기존의 지지자들이 어렵지 않게 어느 편을 택할

지 알 수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와 같은 정당체계의 특성에 대해 최장집(2002)은 ‘사회적 기반 없는 정당’으

로 설명한다. 분단으로 인해 이념적으로 허용된 공간이 협애한 상황에서 정당이 

사회의 기능적 이익에 기반한 균열을 동원하지 못했고, 민주화라는 정치적 격변

을 불러온 것은 정당이 아니라 밑으로부터의 운동이었다. 권위주의 시기 정당은 

대중적 기반이 없었고, 민주화 이후 정당은 정치보스들의 출신지역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사회적 기반을 갖지 못했다. 최장집은 이러한 상황을 ‘보수양당체제’

로 규정하고, 다수의 유권자가 이념적으로 대표되지 못하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

다.6) 하지만,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 정당경쟁의 양상을 보면, 득표확대에 도움이 

된다면 정당들이 좌우 가릴 것 없이 정책위치를 옮겨 다닌 것을 알 수 있다. 분단 

상황으로 인한 이념적 구속이 차츰 풀어졌지만, 한국의 정당들은 특정한 사회세

력과 연계가 미약한 덕분에(?) 지배적인 정책무드나 여론에 편승하는 데 별 제약

이 없었다. 민주화 이후 가장 개혁적인 정치인으로 평가되던 노무현이 법인세 

거구제 반대했지만 입장 바뀌었다...양당제 폐해 없애야”｣, 󰡔서울신문󰡕 2023. 1. 15. 
5) 선거유동성은 정당체계 내부적(within-system)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나뉘는데, 내부

적 요인은 기성정당 간 득표의 이동을, 외부적 요인은 기성정당에서 새로 등장한 정당으

로의 이동을 뜻한다(Mainwaring et al. 2017). 
6) ‘사회적 기반 없는 정당체계’는 한국 정당정치가 제도화 수준이 낮고 저발전되는 결과를 

낳았지만, 민주주의 공고화에 유익했던 것도 사실이다. 권위주의 세력이 정당(공화당·민
정당)이 아니라 국가관료기구를 중심으로 통치함에 따라 민주화 이후 정당정치에서 구

세력의 사회세력적 기반이 비교적 약했기 때문이다(김용호 2020). 정당 경쟁이 사회로부

터 일정정도 유리된 상황에서 야당은 정권교체를 통한 국가기구의 장악만으로도 민주적 

개혁을 하는 데 따르는 위험부담이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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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와 한미FTA 추진을 할 수 있고, 가장 보수적인 박근혜는 경제민주화를 앞세

울 수도 있는 것이다. 사회의 기능적 이익에 결박되지 않았기에 득표 확대에 유

리한 쟁점이 부상하면 정당 간 입장은 쉽게 수렴할 수 있다. 이런 조건에서 위치

쟁점(position issue)은 손쉽게 우열쟁점(valence issue)으로 변환될 수 있다

(Stokes 1963)7). 이와 관련하여 박상훈(2015)은 한국의 정당경쟁을 양당제라기

보다는 정치양극화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당제에서는 두 당이 서로 수렴적

인 경쟁을 하지만, 양극화 정치에서는 이념적·정책적 차이가 적음에도 원심적 경

쟁을 한다는 것이다. 정치양극화는 이념적 거리가 커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반

대를 불러일으키려는 무이념적 욕구 때문에 만들어진다(박상훈 2015, 307). 

같은 맥락에서 한국에서 이념투표는 진보-보수라는 주관적 자의식 상으로는 

매우 강하게 나타나지만, 일반적인 이념좌표인 재분배나 <자유 대 질서> 등의 

내용에서는 미미할 따름이다. 이른바 여야 균열의 동어반복에 가까운 진보-보수 

간 이념균열은 국회의원들의 행태에서도 재연된다. 국회의원의 표결행태를 분석

한 연구들에 따르면 이념에 따른 체계적인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 반면, 여야에 

따른 차이만 유의미하였다(구본상 외 2016; 구본상·박원호 2018). 실체적인 정책

이나 이념에 기반하지 않은 여(與)와 야(野), 아(我)와 피아(彼我)가 정당 일체감

과 중첩되면서 벌어지는 정당경쟁은 필연적으로 ‘내로남불’로 귀결된다. 사회이

익에 기반한 실질적 이념에 따른 경쟁이 비활성화된 상황에서, 서로 간에 우열만

을 다투는 경쟁에 몰입하면 내로남불은 가장 효과적인 기제가 된다. 이러한 소용

돌이는 정치불신을 심화하고, 이에 부응하여 정당은 늘 혁신하고, 쇄신하고자 한

다. 선거 때마다 정당은 새 인물을 찾느라 분주하고, 오래된 인물은 떠나보내든 

험지로 보내는 등 ‘감동의 정치’에 몰두하게 된다.8) 

7) 스톡스(D. Stokes)에 의해 처음 제시된 ‘valence’라는 개념을 한국에서는 통상 ‘합의쟁

점’이라고 부르지만, 문우진(2021, 21)은 ‘유인가치’로 번역한다. 유권자를 유인하기 위

해 정당·후보자가 사용하는 특성, 이미지를 뜻하기 때문이다. 위치쟁점에서 정당·후보자

는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여 경쟁하지만, 유인가치 쟁점에서는 해당 쟁점에서 누가 더 

나은가를 경쟁한다. 이러한 뜻을 더 잘 살리는 말은 ‘우열쟁점’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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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정서적으로 양극화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정책과 노선에서 차별성

이 적고 쉽게 이동 및 자리바꿈하는 정당경쟁의 구도는 자원배분의 중앙집중성

과 선거제도의 제약적 성격에서 비롯한다. 한국에서는 보통 정치균열의 축을 지

역으로 규정하지만(윤광일 2018), 지역균열 또한 모든 지역이 아니라 영·호남에

서만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득표의 지역적 집중성만 나타날 뿐 주요한 정책결

정과정에서 지역이 갈등축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균열의 구성요소를 결

여하고 있다. 비교정치적으로 ‘지역주의’는 해당 지역의 분리·독립을 지향하나, 

한국 지역주의의 지역은 중앙의 관직과 자원을 취하기 위한 경쟁이다.9) 

이와 같은 양상의 한국 선거정치 및 정당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조건으

로 지목되는 것이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이다. 다수득표로 승자가 가려지고 패자

를 지지한 대량의 표가 의석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선거제도가 유권자의 정책적 

선호와 집단적 이익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는 대표체계로 귀결되었다는 것이

다. 그러므로 현행의 제약적인(restrictive) 제도를 보다 허용적인(permissive) 방

향으로 변경하는 것이 제도개혁의 목표로 자리 잡았고, 이를 통해 다당제 실현이 

곧 정치발전으로 등치되었다. 

하지만 사표가 줄고 비례성이 제고된다는 규범적 가치 외에 다당제 산출 자체

가 개혁의 목표가 될 수 있을까? 기성정당이 누리던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면 협

력적인 의회정치와 효율적인 거버넌스가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사르토리는 온건다당제(moderate pluralism)이 형성되려면 주요 정당 간 이념거

리가 상대적으로 가깝고, 양극화한 정당연합이 구성되며, 구심적인(centripetal) 

경쟁이 일어나야 한다고 지적한다(Sartori 2005(1976), 158). 현재와 같은 양당제

8) 여러 경험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현직자로서의 이점은커녕 손실을 

입는 것으로 나타난다(Kang et al. 2018; Roh 2017). 
9) 서구에서 정당경쟁을 축조한 균열구조(cleavage structure)와 유권자들의 당파적 정체성

이 미약한 것은 신생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Ingrid van Biezen, Political 
parties in new democracies: Party organization in Southern and East-Central Europ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3. pp. 35-38.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상황과 개편 방향의 재설정 209

적 조건에서 나타나는 원심적인 경쟁이 다당제를 통해 어떻게 변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을까? 

학계에서는 주로 규범적인 이유로 비례성 제고를 내세우지만, 현실정치에서는 

상당히 다른 기대를 내비친다. 대표적인 다당제론자인 유인태는 최근의 선거제

도 개편 논의에 대해 기대감을 표하면서, “유승민 전 대표나 이준석 대표나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윤석열 저 당하고 함께 가겠어요... 민주당 쪽도 뭐 수박이

니 뭐 개딸이니 서로 그만들 싸움박질하고 따로 따로 살림 차려야죠”라고 주장

한다.10) 유인태는 2005년 열린우리당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하던 당시에도 독

일식이나 중선거구 도입을 통해 “이혼할 사람은 이혼하고 뜻 맞는 사람들이 같

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1) 유인태가 허용적 제도개편을 통해 기대하는 결과

는 매우 현실적이지만, 과연 규범적으로 바람직한 것일까? 

현행 선거제도의 제약성은 양당 간 경쟁의 소용돌이를 만들어 내면서, 국민투

표식 민주주의(plebiscitary democracy)12) 경향을 강화하지만, 두 정당이 국민들

에게 어필하기 위한 우열 경쟁을 강제하는 측면은 있다. 하지만, 사회적 기반 없

는 정당들이 우열쟁점 중심의 득표전략으로 대통령직을 취하기 위한 경쟁에 몰

입하는 조건이 그대로라면 유인태가 예상하는 다당제는 불모의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흔히 다당제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반복되는 양당 간 교착상황을 타개하기 위

해 중간지대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함으로써 다수를 형성하고 타협을 유도할 소

수정당의 역할이다. 이러한 ‘온건 다당제’는 제도적 허용성을 높인다고 저절로 

달성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허용적으로 바꿀 것인가에 달린 것이다. 허용적 제

10)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2023. 1. 4
11) 강희철. 2005. "여당 선거구제 바꿔 다당제 꿈꾸나." 󰡔한겨레신문󰡕 (9월 21일) 
12) 최장집(2016, 416)은 국민투표식 민주주의를 통치자를 선발하는 한 번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이 그것에 봉사하는 구조라고 해석한다. 일반적으로 선출된 

국가수반이 정통성을 독점하려고 하며 국가기관 간 수평적 책임성을 저해하는 행태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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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중위투표자를 향한 경쟁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할 가

능성도 농후하다. 

Ⅲ. 현행 선거제도 논의의 문제상황 

1. 선거제도 개편 방향의 충돌

2023년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바

란다는 언급을 하면서 선거제 개편이 쟁점으로 급부상하였다. 이에 국회의장이 

적극적으로 의제화하였으며, 의원들 사이에서도 150명의 정치개혁을 위한 초당

적 의원모임이 결성되는 등 여러 방향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여야는 국회의장의 제안을 수용하여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전

원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전원위원회는 19년 만에 소집된 것이다. 

전원위원회 논의를 위해서 3월 17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산하 정치

관계법 소위원회는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개선 국회의장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①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②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

대표제, ③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개 안을 '결의

안' 형태로 정개특위로 넘겼다. 여기서 ①·②안은 소선거구 지역구를 현행으로 

유지하므로, 비례대표의 권역별 의석배정을 위해 의원정수 50석을 증원하도록 

하였다. 소위 결의안이 나온 사흘 뒤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시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정개특위는 결의

안 원안을 폐기하고 3월 30일 ①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

대표제, ②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③소선거구제+권역

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경하여 의결하였다. 모든 안에서 의원정수는 현행 

유지로 못박았다. 전원위원회 개최 사흘 전인 4월 6일에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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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전원위원회 논의에서 의원 수를 감축하는 것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6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서 다시금 의원정수 10% 감축 추진을 선언했다. 이러한 의원정수의 고정 혹은 

축소라는 기준은 그동안 진행되어 온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강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게 된다. 

나흘간의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은 선거제도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서는 여·야 간에 공통분모가 크다는 점이다. 반면, 여야 일부 의원들 간에는 의원

정수 확대 찬반으로 대립하였다. 득표와 의석 간 비례성을 높이고,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대표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 정당을 떠나 한목소리를 냈다. 

소수정당은 말할 것도 없고, 양대 정당도 불비례성으로 인한 손실이 컸기 때문이

다. 지난 총선 수도권 지역구선거에서 국민의힘은 41%를 득표하고도 의석률은 

13%에 머물렀고, 민주당도 영남지역에서 득표율에 비해 의석획득이 저조하므로 

비례성 제고를 주장할 만했다. 또한 양대 정당 모두 영·호남 인구감소지역에 기

반을 두고 있으므로, 선거구 재획정 때마다 고민에 빠지게 된다. 2015년 헌법재

판소의 인구편차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2:1 범위 내에서 지역선거구를 획정

해야 함에 따라 2016년 지역구 의석 비율이 늘어났다. 비례대표의석이 줄어듦에 

따라 (다른 조건이 같다면) 비례성이 낮아지게 되는 한편, 지방의 인구감소가 심

화함에 따라 여러 구·시·군을 결합한 거대 면적의 지역구 출현과 잦은 선거구 

변경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지역 대표성 보장과 비례성 증진 간에는 상충관계(trade-off)가 있는

데 추가의석 공급으로 양자의 실현이 가능하므로,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13)는 50석 증원을 제안하였던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의원정수 확

대 반대를 넘어 축소 주장까지 나왔고, 전원위원회에서 같은 당 소속 조경태 의

원은 비례대표 폐지를 주장했다. 이와 같이 비례성 제고와 지역대표성 보장(증

진), 그리고 의원정수 유지(축소) 간에는 동시에 실현할 수 없는 트릴레마

13) 이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 출신 이주영 전의원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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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lemma)가 발생한다(<그림 1>). 다음 절에서 각각의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그림 1> 선거제 개편의 상충하는 목적

2. 비례성, 지역 대표성, 그리고 국민여론

<그림 2>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득표-의석 간 불비례성과 유효정당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양자 간에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한편, 불비례성이 

낮은 구간에서 유효정당수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민주화 이후 한국자료(빨

간 색)만 보더라도 불비례성과 유효정당수 간에는 음의 관계가 나타나며, 지난 

21대 총선이 가장 비례성이 낮았다. 소선거구 중심의 선거에서 비례성은 ① 양대 

정당 간에 작은 격차로 승패가 갈린 지역들이 비슷한 규모여서 서로 사표가 상쇄

되거나, ② 특정 정당이 지리적으로 집중적인 지지를 받는 경우에 제고될 수 있

다. 가령, 2012년 선거의 경우, ①과 ②가 모두 작동하여 유효정당수가 2에 근접

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비례적인 결과가 산출되었다. 반면 1988년 총선에서는 비

례성도 높고 유효정당수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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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선거결과의 비례성과 정당체계(OECD 국가, 1975-2020년)

자료: M. Gallagher 홈페이지

<www.tcd.ie/Political_Science/people/michael_gallagher/ElSystems/index.php> 

지역구와 정당명부 비례대표를 동시에 선출하는 혼합형(mixed system) 국가 

가운데, 한국은 비례대표 의석비율이 가장 낮다. 대체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석

수가 비슷한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비례대표의석이 15.7%로 최하를 기록하고 

있다(Bickerstaff 2020, 118). 이로 인해 사표가 다수 발생하는 지역구선거의 불

비례성을 비례대표선거를 통해 상쇄하는 혼합형 제도의 효과가 매우 미미한 실

정이다(허석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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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혼합형 국가의 비례대표 의석 비율 (2020년 기준)

자료: 국제의원연맹 (www.ipu.org)

이와 같이 혼합형 선거제도 상황에서 비례성을 제고할 방안으로 독일식 연동

형의 도입이 주목받았고,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제목으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중앙선관위는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를 200:100으로 설정했다. 2019년 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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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에서도 연동형 도입을 목표로 논의가 이뤄졌고, 당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당 간에 애초에 합의된 안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이었지만, 막판 협상

과정에서 <지역구:비례대표> 비율은 현행대로 유지되었다. 

2015년 중앙선관위가 연동형 도입의견을 냈을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는 적

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혔으나, 정개특위 논의에서 전혀 수용되지 않았고, 도리어 

54석이던 비례대표의석을 47석으로 줄이는 것으로 결론났다. 그 이유는 지방의 

인구감소 추세에 더해 2015년 헌법재판소가 지역선거구간 인구편차 기준을 강

화하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14) 

농산어촌의 인구감소로 인해 선거구 획정시마다 거대 면적 선거구의 출현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1995년, 2001년, 2014 헌법재판소가 잇달아 선거구 간 

인구편차 허용범위를 4:1→3:1→2:1로 축소함에 따라 선거구 재획정의 어려움이 

가중돼 왔다(1995.12.27. 95헌마224,  2001.10.25. 2000헌마92등, 2014. 10.30. 

2012헌마190·192·121·262·325, 2013헌마781, 2014헌마53 병합). <표 1>과 같이 

현행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는 3·4개의 구·시·군으로 이뤄진 곳이 있는데, 2곳은 

2023년 기준 인구기준 하한에 미달하여 다시금 조정이 필요하다. 

선거구획정 기준 시점인 2023년 1월 31일 인구수를 보면 현재 국회의원선거

구 가운데, 18개는 상한을 초과하였고, 11개는 하한에 미달함에 따라 선거구재획

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4) 인구편차 2:1 기준은 선거구 평균인구수의 상하 33⅓%인데, 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관

용적인 편이다(Bickerstaff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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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제21대국회의원선거 거대 면적 선거구 현황

구 분 선거구 이름

3개의 

구·시·군으로 

구성

인천광역시 중구·강화군·옹진군 전라남도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충청북도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전라남도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충청남도 공주시·부여군·청양군 경상북도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경상남도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4개의 

구·시·군으로 

구성

강원도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강원도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전라남도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강원도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경상북도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강원도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경상북도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경상남도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전라북도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경상남도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주: *는 2023년 1월 말 기준 인구범위 하한 미달 지역임 

자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간 국회는 지역구 간 인구변동과 인구편차 허용기준 강화에 대해 전체 의원

정수를 고정한 상태에서 비례대표를 줄여서 지역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왔다. 그 과정에서 지역구 의석 대비 비례대표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가 된 것이

다. 지역 대표성 제고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배분을 현행 전국기준이 아니라 권역

기준으로 바꾸자는 제안이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는데, 현재 47석을 권역으로 

나누면 비례성은 더욱 낮아지는 결과가 초래된다.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많은 국가들이 인구수(선거인수) 변동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일부 의석을 늘리는 방법으로 인구희박지역의 지역구를 보전하

고 인구편차 범위를 지키고 있다.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만 의원을 선출하는 영

국과 캐나다는 인구수(선거인수) 변동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점진적으

로 의원정수가 커져 왔다.15) 1994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뉴질랜드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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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적은 남섬의 지역구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수를 확대해 왔다. 연동형

을 도입한 첫 선거였던 1996년에 지역구:비례대표=65:55였지만, 가장 최근 선거

인 2020년에 지역구:비례대표=72:48이었다. 

<그림 4> 역대 국회 지역구 및 비례대표의석수 추이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원정수의 확대라는 선택지를 배제한다면, 현재 한국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아무런 개선방향이 나오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맞춰 선

거구획정을 하다보면 수도권·비수도권, 도시·농산어촌 간 격차가 더 벌어지는데, 

현재의 법정 인구기준은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더 강화하면 강화했지 완화할 

수는 없는 수준이다. 다른 한편, 비례대표의석 47석으로는 비례성 제고 효과가 

미미하고, 연동형 의석배분을 통한 비례성 제고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15) 영국의 경우, 1920년대 615명에서 1997년 659명까지 늘었는데, 이후 650명으로 유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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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여론은 한없이 싸늘하다. <그림 5>의 여론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의원정수 확대를 지지하는 여론은 10%에 머물고 있고, 

오히려 줄이자는 게 60%에 달한다.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늘리자는 데 대해서

도 지지는 매우 낮고, 비례대표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27%에 달한다. 

<그림 5> 비례대표 의석비율에 대한 국민여론

자료: 한국갤럽 2023.3.21.-23. 한국행정연구원 조사 2022.12.21.-2023.1.15.

비례성을 높이자는 데 대해서는 동의 수준이 높지만, 정작 비례대표의원에 대

해서는 신뢰가 낮은 형편이다. 혼합형 선거제도에서 일반적으로 지역구는 당선

가능성에 따른 전략적 투표(strategic vote), 비례대표는 지지정당에 따른 진심투

표(sincere vote)를 한다고 보지만, 한국 유권자는 지역구선거에 훨씬 더 큰 의미

를 두고, 지역구 중심의 선거제도에 대한 선호가 더 높다(<그림 6>).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 공천과정의 불투명성 문제를 해소하면 여론의 지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정당공천의 민주화를 규정하는 입법을 하거나 개방형 명부제를 도입

하자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여론 지형을 바꿀 수 있을지는 미지

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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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지역구와 비례대표투표에 대한 인식

주: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 가운데, 선생님께서 더 중요한 의미

를 두시는 것은 어느 편입니까?”, “지역구와 비례대표 가운데 어떤 투표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2018. 10. 20~23. 웹조사 

Ⅳ. 개편방안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 

선거제도 개편이 어려운 이유는 ① 의원들이 자신의 재선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제도변경에 동의하기 어렵고, ② 정치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의 지지

여론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③ 정당 간 예상되는 손실과 이익이 갈라져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비례성 제고를 통해 양당 간 과점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제도개편

은 어렵다. 

지역대표성 보장과 비례성 제고 간에 상충관계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논의되는 

것은 ① 인구밀집지역의 지역구를 축소하여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늘리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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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례대표의석 배분을 현행 전국명부에서 권역명부로 변경하여 지역구 외에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수를 늘리는 것이다. ①을 위해서는 도시지역의 현행 소선

거구 가운데 인구가 적은 곳을 합칠 수가 있고, 소선거구 여럿을 합하여 중대선

거구로 전환하면서 선출 의원수를 줄일 수도 있다(김종갑 2018; 김종갑·이정진 

2018). 정개특위의 결의안 중에도 이러한 구상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

은 현직의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지역구 재획정 

과정에서 인구기준 하한 미달인 곳을 나누어 인접 선거구에 편입시키는 과정에

서 커다란 갈등이 표출되곤 했다. 현재 지역구를 재편해서 비례대표의석을 확보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렇게 확보할 수 있는 의석은 고작 몇 석에 불과할 것이

므로 실효성없는 방안이다.16) 

현재의 준연동형을 완전연동형으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양대 정당이 

수용하기 어렵다. 초과의석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례대표 47석으로 완전

연동형을 적용해봐야, 결과적으로는 연동의석배분이 아니라 조정의석배분17)을 

하게 된다. 

지역구:비례대표 의석비율을 현행대로 하면서 47석의 비례의석으로 권역별 

배분을 하는 것도 별 효과가 없다. 양대 정당이 약세 지역에서 한 석 정도를 얻을 

수 있으나, 선거구 크기의 축소로 인한 비례성 약화와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지는 의문이다. 지방의 인구소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비례대표의석 배분에 있

어서 수도권에는 인구비례 과소대표를, 농산어촌에는 과다대표를 하자는 제안도 

있다. 정개특위에서 의결한 3개 결의안 가운데 2개 안은 비례대표 의석배분 단위

를 전국에서 권역으로 변경하면서 ‘권역별 의원정수는 인구범위 2:1의 범위 안에

서 수도권 외의 인구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선거구 지역구에 해당하는 인구편차 기준을 비례대표 의석배정에 확대적용하

16) 정개특위에 제출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부록 1>을 참조할 것. 
17) 조정의석배분은 연동배분의석수의 총계가 의원정수를 초과할 경우, 의원정수에 맞춰 

비례적으로 비례대표 할당의석을 줄이는 것이다(｢공직선거법｣ 제18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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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위헌논란을 피할 수 없다.18) 

이번 선거제도 개편논의에서 유력하게 논의되는 것 중 하나가 소위 ‘중대선거

구제’이다. 개념적으로 단기비이양식(Single Non-Transferable Vote)이 맞지만, 

일본식 용례를 따라 ‘중대선거구제’로 부르고 있다. 단기비이양식은 한 표라도 

더 득표하면 당선처리되는 단순다수제 원리를 2인 이상의 선출 선거구에 적용한 

것이다. 이러한 다인 선출 선거구에서 당선인 결정방식은 다수제가 아니라 비례

제의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콕스(Cox 1991)는 단기비이양식이 본질적으로 동트(D’hondt)식 비례대표제와 

동일한 결과를 산출한다는 사실을 밝혔다.19) 이러한 결과는 정당들이 확보한 득

표를 공천한 후보자들에게 합리적으로 배분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선거구

당 의원정수만큼 다득표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므로, 후순위 당선인은 적은 득

표로도 당선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비례성의 역전(super-proportional)이 일어나고 

소수정당은 득표에 비해 많은 의석을 얻을 수도 있다(Cox and Niou 1994). 한 

선거구 안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대정당은 균등하게 지지를 분산

시켜야 의석 획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위적 전략이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1명의 당선을 노리는 소수정당은 이러한 조정문제(coordination 

problem)에 직면하지 않아, 지지세만큼 의석을 획득하기가 수월하다. 다른 한편, 

단기비이양식에서는 지지의 인위적 동원이 필요하므로, 선심성 정책을 통한 득

표전략이 지배하게 되어 집권당에 유리할 수도 있다(Cox 1997). 

요컨대, 단기비이양식은 합리적인 득표배분을 가정할 경우에 비례대표제와 비

슷한 결과를 산출하지만, 특수재(particularistic good) 중심의 선거경쟁을 조장하

고, 불비례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열등한 제도이다(문우진 2023).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총선에 사용한 적이 있고, 현재 구·시·군의회의원

18) 박소희, ｢"권역별 비례제, '조선 8도' 말고 이렇게..." 윤호중의 제안｣, 󰡔오마이뉴스󰡕, 
2023. 2. 8. 

19) 동트방식은 각 정당의 득표수를 나눔수(divisor)로 나누어 얻은 몫이 큰 순서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의 하나로 나눔수가 1, 2, 3, 4…이며 나눔수들의 간격은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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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활용되고 있어 친숙하다는 점에서 고려대상이 된다. 현재 나오고 있는 

대안은 도시지역은 중대선거구 단기비이양식, 농산어촌은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를 병용하는 소위 ‘도농복합선거구제’이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지만, 몇몇 의원들이 발의안 

개정안 중에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를 모두 폐지하고, 전면 비례대표제로 전환

하는 내용이 있다. 박주민의원안과 김상희의원안이 그것인데, 전자는 비례대표

의석을 비례성 보충을 위한 조정의석으로 활용하는 한편, 후자는 비례대표의석

을 병립형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전원위에 올릴 결의안을 성안하는 과정에

서 의원정수 확대가 배제되는 대신 이러한 전면비례제(②안: 개방명부식 대선거

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안은 의원정수 확대 없이

도 비례성 제고에 효과적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우리로서는 낯선 제도라는 

문제가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은 253석의 지역구의석을 대선거구 정당명부제로 

바꾼다면 그렇지 않아도 면적이 넓은 농산어촌의 경우 초거대 면적 선거구가 되

어 지역대표성에 결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Ⅴ. 단층 복합선거구제의 제안 

1. 현행 비례대표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우리나라는 1963년부터 비례대표제를 도입했고, 2004년부터 1인 2표제 병립

형으로 전환했으며, 2020년 현재의 준연동형으로 바꾸었다. 현재 논의의 지형을 

보면 선거구제 및 정당명부 작성단위를 변경하는 한편, 비례대표 의석배분은 병

립형으로 회귀하는 것이 유력하다. 지난 총선과 같이 대정당들이 노골적으로 위

성정당을 설립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들 정당에 대한 지지를 대신 받아서 의석으

로 전환하려는 조직화가 나타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상황에서 연동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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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현재와 같이 적은 비례대표의석으로 연동형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도 어렵다. 

정치불신이 심각해서 안정적인 당선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강한 까닭에 비

례대표의원은 한 차례만 하도록 하는 관행이 굳어져 있다. 주로 비례대표로 의정

활동을 하는 소수정당의 경우, 몇 명 되지도 않는 의원들이 재선기회가 막히면서 

정당의 의정역량이 소진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앞서 보았던 여론조사(<그림 

6>)와 같이 비례대표 투표에 대해 유권자들은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으며, 비례

대표 의원이 늘어나는 데 대해서도 우호적이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구와 정당명부에 대한 중복입후보제(dual candidacy)를 고려할 수 있지

만, 이에 대한 여론도 부정적인 데다가,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20) 

비례대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자리 잡은 이유는 이 제도를 도입한 기원에서

도 찾아볼 수 있다. 박정희 정권 당시 민주공화당 창당을 주도한 김종필은 회고

록에서 쿠데타 세력 일부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기 위한 용도로 비례대표제

를 채택했다고 밝히고 있다.21) ‘전국구’라는 이름으로 비례대표가 도입된 이후 

‘錢국구’라는 비아냥을 들을 만큼 공천헌금 문제가 불거졌고, 공천과정의 자의

성·불투명성이 지적돼 왔다. 비례대표는 선출과정의 정당성이 부족하다 보니 재

선을 위해서는 지역구를 찾게 된다. 책임성의 기제인 재선을 위해서는 의정활동

의 절반 이상을 지역구의원처럼 행동하게 된다. 흔히 선거제도의 책임성과 비례

20) 중복입후보제는 혼합형 선거제 국가에서 일반화되어 있으나, 한국에서는 낯선 개념이

다. 대신 석패율제는 도입이 검토된 바 있는데, 2014년 11월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석패율제 지지여론은 33.6%였다. 
21) 김종필에 따르면 쿠데타 주역 가운데 이북 출신 실향산민(失鄕散民)이 많은데, 국회의

원으로 당선시킬 연고지가 없어 고민하던 차에 윤천주·김성희 교수의 조언으로 비례대

표제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한다. 제도 도입의 명분은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국회에 

동원하기 위해서’라고 했으나, 실지로는 ‘이북 출신 혁명 동지들에게 자리를 마련해주

는 목적이었다.’ 김종필 ｢소이부답: “혁명 뒤처리 잘못하면 역적 돼” 변협회장 정구영

과 의기투합｣ 󰡔중앙일보󰡕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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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간의 상충관계를 상정하지만, 재선기회가 없는 현재의 비례대표는 책임지고 

싶어도 책임질 수 없는 존재이다. 현재의 비례대표는 대표성의 관점에서 볼 때, 

‘주인-대리인 관계’를 투표로 주권을 위임하는 유권자가 아니라, 공천으로 당선

을 보장해주는 당지도부와 맺고 있다. 

비례대표 공천의 자의성은 소수정당·신생정당에서 더 심할 개연성이 높다. 만

일 현행의 비례대표의석이 늘어나 다당제가 실현된다면, 새롭게 원내에 진입하

는 소수정당의 의원들은 더더욱 당의 보스에게 종속된 존재가 될 수 있다. 

비례대표 제도가 소수자와 직능단체를 대변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기능을 한번 하고 그만두는 소수의 비례대표에게만 맡겨야 할 이유는 없다. 소수

자와 사회적 기능이익을 대변하는 일에도 오랜 의회경력을 통한 지식과 네트워

크가 필요하다. 더구나 비례대표 초선은 소수자와 기능이익을 대표하고, 지역구 

다선들이 지역을 대표한다는 이분법도 이상한 논리이다. 사회의 이익을 대변하

는 일은 모든 의원의 몫이며, 소수자나 직능이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면, 정당 내부의 기구가 담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당과 국회에 대한 불신이 깊은 상황에서 일반여론은 비례대표의석을 늘리는 

데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하지만, 기관으로서 의회는 불신해도 자기 지역구의 

의원에 대해서는 지지한다는 페노의 역설(Fenno’s paradox, Fenno 1975)처럼, 지

역구의 의원을 보충하는 데에는 여론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여론조사에서 의원

정수를 줄이자고 응답하는 사람도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의원을 줄이자고 

한다면 반대할 것이다. 

현재의 제도는 각 지역의 지역구의원을 선출하고, 전국 단위의 비례대표를 별

도로 선출하는 복층 선거구제(multi-tier system)라 할 수 있다. 현행 2층 구조의 

비례대표제를 폐지한다면, 47석밖에 되지 않는 비례대표의석을 한탄할 게 아니

라, 47석이나 되는 의석으로 지역 단위를 보충하여 표의 등가치성을 지키면서도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구수를 오히려 늘려줄 수 있다. 도농복합선거구제의 아이디

어를 살려서, 도시지역은 4인 이상을 선출하는 정당명부 투표로 전환하고, 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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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은 기존의 소선거구를 유지하되 의석을 보충해 줄 수 있다. 이러한 제도로 

전환하는 데 47석은 매우 소중한 자원이 된다. 국민들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47

석 가운데 일부 의석을 감축하더라도 비례성과 지역대표성을 증진할 수 있다. 

캐리와 힉스(Carey and Hix 2011)는 1945~2006년간 81개국 609개 선거를 분

석하여 비례성과 책임성22)이 최적화되는 선거구 크기가 4~7인 선거구라는 사실

을 밝혀냈다. 세인트빈센트와 그의 동료들(St-Vincent et al. 2016)은 캐리·힉스의 

명제를 실험분석을 통해 확증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선거구당 의원정수

가 7인보다 많아질수록 증진되는 비례성은 미미한 반면, 책임성의 하락은 급격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반할 때, 도시지역의 선거구 크기를 5인 내외로 

설정하여 정당명부 투표를 채택하고, 농산어촌에는 소선거구제로 유지하는 방안

을 유력하게 검토해 볼 만하다. 

이와 같은 단층 복합선거구제는 정개특위 결의안과 같이 도농 간 인구비례를 

벗어난 불균형 의석배정(malapportionment)으로 인한 표의 등가치성 훼손 문제

를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인구감소지역에 의석배정을 통해 지역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

현행 선거구제는 엄밀히 말해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253개의 1인 선거구와 

1개의 47인 선거구가 2계층으로 구성된 형태이다(Kedar et al. 2021)23). 최근 선

거구제 연구는 선거구 크기의 평균값이 아니라 국가 내부 선거구 간 크기의 분포

(분산 효과 variane effect)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로와 로즈의 선구적 연구

(Monroe and Rose 2002)에 따르면 선거구당 선출 인원의 분산이 클수록 도시보

다는 농산어촌의 이익이 크게 반영된다. 이러한 효과는 현행과 같은 복층이 아니

라 단층으로 전환하여 도시와 농산어촌 간 선거구 크기를 달리할 때 산출되는 

22) 이들은 비례성을 갤러거 지수를 통해 측정하였고, 책임성은 정부에 참여한 정당의 수로 

측정하였다. 연정 참여정당이 많을수록 다음 선거에서 책임을 묻기 어려워진다. 
23) 오릿 케다와 그의 동료들은 최근 연구(Kedar et al. 2021)에서 각 국의 선거구제를 비교

하면서 2008년 한국 총선에 대해 평균 선거구 크기를 1.22([300석/(246+1)]≈1.22)로 

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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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이다(Kedar et al. 2016). 반면, 선거구 크기의 분산이 클수록 제도의 허용성

(permissibility)이 높아져 원외정당이 의석을 획득할 기회가 많아진다. 이로 인해 

정당체계의 파편화가 초래되고, 정당경쟁의 국지화를 낳는다(Barceló and 

Muraoka 2018, Kedar et al. 2021). 이러한 효과는 47석의 대선거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2020년 도입된 준연동형은 지역구에서 강세인 대정당에게 비례대표 

의석확보를 어렵게 하므로, 정당 파편화 효과를 심화시킨다. 선거구가 클수록 극

단적인 성향의 정당과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원심적인(centrifugal) 

경쟁을 유도한다(Cox 1990).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한국의 정당체계를 감안할 때, 

상위계층의 대선거구에서 비례대표의석을 통해서 구현되는 다당제는 어떤 모습

을 띨지 상상하기 어렵다. 정당체계가 매우 불안정해질 뿐만 아니라 원심적인 

경쟁을 낳을 공산도 크다. 이에 반대 도시지역에 한해 4~7인 규모로 선거구를 

구성한다면 비례성이 제고되면서도 정당파편화를 제어하고, 보다 전국화된 정당

경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처럼 다수제에서 선출된 의원은 지역을 겨냥한 자

원배분에 주력하는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비례제에서 선출된 의원은 공공재 제

공에 주안점을 두게 된다(Milesi-Ferretti et al. 2002, Persson & Tabellini 2005, 

18). 단층 복합선거구제는 선거구 크기를 달리할 뿐 아니라, 당선인 결정방식 또

한 달리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개발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도시지역 의

원들이 보다 보편적인 공공재 중심의 의정활동을 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 결과적

으로 도농 간 불균형 의석배정이라는 무리수를 두지 않으면서도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선거제도는 병립형의 일종으로 분류된다(Massicotte and Blais 1999). 

병립형에는 1인 1표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모두 배분하는 융합(fusion) 방식이 

있고, 1인 2표를 통해 지역구에서는 다수제를 사용하고 광역 혹은 전국 단위에서 

비례제를 병용하는 방식(superposition)이 있다. 또한 일부 지역은 다수제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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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고 다른 지역에서는 비례제를 사용하는 분리(co-existence) 방식도 있다. 우리

나라에서 최초의 비례대표제는 융합방식이었고, 2004년 이후 지금까지 병용방식

이었다면, 이제는 분리방식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한다. 이러한 제도를 현재 사용

하는 국가는 프랑스 상원과 파나마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단기비이양식을 사

용하는 국가도 이제는 바누아투 말고는 없다. 

단층 복합선거구제를 통해 더 이상 비례대표와 지역구의원의 구별을 벗어나서 

모든 의원이 지역기반을 갖고 활동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성을 부과할 수 있고, 

비례성의 제고도 꾀할 수 있을 것이다.24) 

2. 모의실험 결과 

선거제도 대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과거 선거의 개표자료를 다른 제도에 적

용해 보는 모의실험(simulation)이 실시되곤 하였다(예를 들어, 김종갑·이정진 

2018). 하지만, 특정한 제도조건에서 유권자들이 보인 투표행태를 전혀 다른 제

도에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리가 따른다. 특히 소선거구제 개표결과를 중

대선거구제 단기비이양식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그러하다. 

다수득표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는 단기비이양식에서는 정당들이 지역 내 지

지 정도를 감안하여 적절한 수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후보자 간 적절한 득표 배

분을 통해 당선인수를 극대화해야 한다. 모의실험을 위해 여러 1인 선거구 개표

결과를 하나의 다인 선거구로 묶는다면, 정당들이 아무런 전략적 고려 없이 후보

를 공천한 셈이고, 1인 선거구의 후보자들은 다인 선거구의 일부 지역에서만 득

표를 한 것이 되므로, 실제 선거과정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다인 선거구로 묶인 

24) 한 심사자는 1인 1표제 전환이 위헌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지역구투표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구(舊)｢공직선거법｣에 대한 2001. 7. 19. 헌법재판소의 결정(2000헌마

91)은 비례대표의석에 대한 직접선거의 원칙이 위배되었다는 취지였다. 현행 준연동형

에 대한 2023. 7. 20. 결정(2019헌마1443)에서 헌재는 선거제도의 우열을 단정할 수 

없고,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재량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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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선거구들은 저마다 선거인수와 투표자수가 다르므로, 후보자별 득표수를 단

순 비교하면 선거인수가 많고 투표율이 높은 지역 후보자들이 유리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제안하는 도시지역에 국한한 4~7인 규모의 비례대표제는 과거 

선거의 정당명부 투표결과를 그대로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 폐쇄형이냐, 개방

형이냐에 따라 일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 1인 2표제의 현행 정당투표가 

우리가 제안하는 1인 1표제의 정당(인물) 투표와 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

다. 하지만, 비례적으로 배분되는 정당투표는 당선가능성에 따른 전략투표 심리

가 줄어들기 때문에 현행 제도상의 정당투표를 4~7인 규모의 정당(인물) 투표에 

적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 300석에 대해 가장 최근 선거인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

표결과를 토대로 단층 복합선거구제를 적용하여 모의실험(simulation)을 실시하

였다. 2019년 1월말 기준 인구비례에 맞춰 헤어(Hare)방식으로 시도별로 의석을 

우선 배정하였다.25) 이를 통해 서울 7, 부산 2, 대구 2, 인천 4, 대전 2, 울산 1, 

경기 17,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제주 1, 경북 2, 경남 4개 의석이 추가로 배정

되었다. 이는 인구기준을 정확히 맞춘 것인데, 이를 통해 현행 시·도별 의석보다 

한결 비례적으로 의석배정이 이뤄졌다. 가장 보수적인 기준으로 의석을 배정하

였으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도농 간 2:1의 범위 안에서 재조정할 수 있다. 

각 시도에 추가로 배정된 의석의 경우, 도시지역은 선거구당 평균인구수가 가장 

많은 순으로 하나씩 배정하고, 농산어촌권에서는 한두 석에 불과하므로 시도별

로 임의로 양당이 한 석씩 추가 획득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선거구 크기는 서

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를 4~7인 선거구로 재편하였고, 2석

을 배정받은 세종에 대해서도 비례제 방식으로 의석을 배분했다. 도(道) 단위 중 

유일하게 경기도를 다인선출 선거구로 재편했지만, 동두천시연천군, 포천시가평

군, 여주시양평군 3개 선거구는 면적이 지나치게 넓어 소선거구로 유지하였다.26) 

25) 헤어방식은 전체 의석수에 시·도별 인구수 비율을 곱하여 정수부분을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의석은 소숫점이 큰 순서로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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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도출된 각 당의 확보의석과 불비례성, 유효정당수는 <표 2>와 같다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내용과 당선인 결과는 <부록 2>를 참조할 것). ‘복층’은 

실제 선거결과이고, ‘복층(연동)’은 21대 총선 당시 위성정당을 모(母) 정당과 동

일한 실체로 간주하여 의석을 배분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에 비해 단층 복합선

거구제를 적용할 경우, 불비례성은 더욱 낮아진다. 이와 더불어 유효정당수도 커

지게 되는데, 실제 의석을 획득한 정당 수는 단층 복합선거구제에서 4개 정당으

로 줄어들게 된다. 이를 통해 비례성은 높아지지만, 실제 경쟁하는 정당 수는 적

어지는 결과를 볼 수 있다. 

연동형을 전국단위에서 적용하여 비례성을 제고할 경우, 선거시점의 일시적인 

분위기에 편승한 동원이나 극단적인 세력의 발호로 의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열

릴 수 있다. 우리가 제안한 5인 내외 규모의 선거구에서 당선 가능성이 없는 소

수정당도 전국 수준 대선거구에서 득표를 모으면 원내 진출이 가능하다. 반면, 

모든 의석이 지역에 기반하여 선출되는 단층 복합선거구제에서는 그런 가능성이 

낮아진다.

<표 2> 제도별 모의실험 결과

　 미래

통합당

더불어

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

민주당
무소속 불비례성

유효

정당수

복층 103 180 6 3 3 5 13.648 2.090 
복층(연동) 97 163 16 10 9 5 9.852 2.470 

단층 125 124 31 17 0 3 8.862 2.790 

주: 불비례성은   ∑  
  

 , (와 는 정당 의 득표율과 의석률, 

Gallagher 1991). 유효정당수는   ∑  
 

 , (는 정당 의 의석률, Laakso 
and Taagepera 1979)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6) 3개 선거구 모두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자가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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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우리는 한국 국회의원 선거제도 변경을 검토함에 있어서 사회적 기반이 취약

한 정당체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례성을 높이더라도 구심적인 경쟁을 유도할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진행 중인 선거제도 개편논의는 비례

성 제고, 지역대표성 확보, 의원정수 고정(축소)라는 상호 충돌하는 목표로 인한 

트릴레마 상황에 봉착했다고 진단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방안으

로 단층 복합선거구제를 제안하였다. 이 제도를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적

용한 결과, 다른 제도에 비해 비례성이 개선될 뿐 아니라, 원내정당의 수도 일정

한 수준에서 제어되는 결과를 산출하였다. 

정치에 대해 흔히 ‘가능성의 예술’(art of the possible)이라고 한다. 여러 가능

한 선택지의 범위 안에서 우월한 대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리

라. 현실정치의 제도대안을 고려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정치

제도에 대한 정치학의 여러 발견에 기초하여 규범적으로 바람직한 방안을 추구

하되 현실정치의 여러 제약을 고려하여 변화의 방향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의 제안은 현재 논의되는 여러 다른 안들에 비해 더 나은 

결과를 낳으면서도 더 수용가능한 범위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의석을 늘리지 않

으면서 비례성을 높이려면 지역구를 줄이는 방법뿐인데, 재선 동기가 강한 현직 

지역구의원들이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조건에서 비례대표로서 재선을 추구하지 

않는 비례대표의석을 지역구로 이전함으로써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인구

감소로 사라질 위험에 있는 농산어촌의 지역구의석을 유지·확대할 수 있고,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은 다인 선출 선거구로 전환함으로써 비례성을 높일 수 있

다. 단층이 복층 선거구제에 비해 낫다고 말할 순 없다. 여러 서구 국가처럼 상위 

계층을 통해 하위 계층 의석배분의 불비례성을 보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의석확대가 어려운 조건에서 복층의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

안만을 고집해서는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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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회의원 정수는 다른 국가에 비해 적으므로 증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 학계의 중론이다(강원택 2002; 김도종·김형준 2003). 비교적으로 볼 때, 정부

와 의회에 대한 불신이 높은 곳은 의원수가 적은 경향이 있다. 의원수가 많을수

록 대표기능이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지만, 정치불신이 높으면 의석확대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서 의석이 고정되거나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한다(Michener et 

al. 2023). 한국도 이러한 굴레를 벗어날 방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강하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우리가 제안하는 지역구 기반의 단층 

복합선거구제는 유권자와 대표 간의 물리적 거리를 좁혀 향후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 기관으로서 국회를 불신하더

라도 거주지역의 의원이 늘어나길 바라는 유권자는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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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 Engineering Sustainable Electoral System of 
National Assembly: One-tier Districted PR 

Hur, SukJae|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Debate on electoral system reform is underway. Expanding assembly size 
is seen as the only way to resolve the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seat-vote 
proportionality and regional representation. However, public opinion is strongly 
against expanding seats, and the ruling party leadership as well. We argue that 
given the weak social base of Korea party system, it is necessary to design 
a system that induces centripetal competition even as it increases proportionality. 
We propose a one-tier electoral district system as an effective way to achieve 
seat-vote proportionality, regional representation of rural areas, and centripetal 
competition among parties. 

Key Words | Seat-vote Proportionality, Regional Representation, District Magnitude, 
Electoral System Tiers,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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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주요 선거제도 개편안의 내용

　 개편 내용 대표발의 의원

비
례
대
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김두관, 김민철, 김영배, 민형배, 
이상민, 김종민

개방형 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김두관, 김종민

연동비율 확대 이은주

지역구·비례대표 중복입후보제 도입 김종민

지
역
구

지역구 중대선거구제 도입 이상민, 이탄희, 전재수

거대 면적 선거구 문제 해소 권성동, 소병철

기
타　

지역구 대비 비례대표의석 비율 확대 민형배, 김종민 

전면적 비례대표제 전환 김상희, 박주민 

의석수 증원 김영배, 이탄희, 이은주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ProposalResul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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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49/56)

종로구, 은평구, 서대문구(6) 2 2 1 1 0
동대문구, 중랑구(4) 1 2 1 0 0
성북구, 강북구(4) 1 2 1 0 0
도봉구, 노원구(5) 2 2 1 0 0

마포구, 중구, 성동구, 용산구(6) 2 2 1 1 0
양천구, 강서구(6) 2 2 1 1 0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7) 2 3 1 1 0
금천구, 관악구, 서초구(6) 2 2 1 1 0

강남구, 송파구(7) 3 2 1 1 0
강동구, 광진구(5) 2 2 1 0 0

합계 19 21 10 6 0

부산

(18/20)

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5) 3 2 0 0 0
북구, 강서구,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6) 3 2 1 0 0

사상구, 사하구, 중구, 영도구, 서구, 동구(5) 3 2 0 0 0
남구, 부산진구(4) 2 1 1 0 0

합계 11 7 2 0 0

대구

(12/14)

북구, 동구(4) 3 1 0 0 0
중구, 남구, 수성구, 서구(5) 3 1 0 1 0

달서구, 달성군(5) 3 1 0 1 0
합계 9 3 0 2 0

인천

(13/17)

중구, 동구, 미추홀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7) 3 3 1 0 0
연수구, 남동구(5) 2 2 1 0 0
계양구, 부평구(5) 2 2 1 0 0

합계 7 7 3 0 0

광주

(8/8)

북구, 동구, 남구(4) 0 3 1 0 0
서구, 광산구(4) 0 3 1 0 0

합계 0 6 2 0 0

대전 동구, 중구, 대덕구(4) 2 2 0 0 0

<부록 2> 단층 복합선거구 획정내용과 정당별 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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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서구, 유성구(5) 2 2 1 0 0

합계 4 4 1 0 0
세종

(2/2) 세종시 일원 1 1 0 0 0　
울산

(6/7)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7) 3 2 1 1 0

경기

(59/76)

화성시(5) 2 2 1 1 0 
수원시(7) 2 3 1 1 0 

용인시, 이천시(7) 3 2 1 1 0 
의왕시, 과천시, 성남시(6) 2 2 1 1 0 

군포시, 안산시(6) 2 3 1 0 0 
부천시, 시흥시(7) 2 3 1 1 0 
광명시, 안양시(6) 2 2 1 1 0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5) 2 2 1 0 0 
구리시, 하남시, 광주시(5) 2 2 1 0 0 

의정부시, 양주시, 남양주시(7) 2 3 1 1 0 
파주시, 김포시(5) 2 2 1 0 0 

고양시(6) 2 2 1 1 0 
합계 25 28 12 8 0 

주: 경기도의 동두천시연천군(김성원), 포천시가평군(최춘식), 여주시양평군(김선교) 3개 

선거구는 소선거구로 유지함




